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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 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과거 일본제국군의 ‘욱일기’를 본뜬 깃발을 게양한 

채 부산의 해군작전기지를 방문하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자위함기가 

‘전범기(戰犯旗)’인 욱일기와 다를 바 없으며, 이의 입항 허용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우리와 일본 간의 과거사를 고려할 때 일본 

해상자위대기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음 세 가지는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첫째, 욱일기 혹은 이와 유사한 깃발을 전범기로 볼 수 있는가이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전범국가’나 ‘전범기’라는 개념을 적용한다고 해도 국제관례나 여론상 욱일기를 전범기로 

보기는 힘들다. 국제적 시각에서 일본 내 전범들이 저지른 행위는 태평양전쟁(1941~1945 년), 

더 확장해도 그 이전의 동남아 및 태평양 도서 침공이나 중국 침략까지이고, 금지될 상징 역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용(專用)으로 창시한 것에 국한된다. 독일의 나치 청산 과정에서도 

갈고리십자가(스와스티카)나 번개 모양의 친위대 상징, 나치식 경례 등이 금지됐지만 철십자 

문양이나 독일군 계급장 등은 예외였다. 그 기원이 프로이센이라는 근대화 시절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욱일기 역시 그 기원은 1870 년대의 것이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들만의 전유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상대방의 반성이나 입장 변화 가능성 여부인데, 욱일기는 일본의 시각에서는 근대성의 

상징 중 하나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일본의 근대화 자체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桎梏) 상당 부분이 이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방의 근대화 과정이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고 적대시하는 자세로는 국제 여론뿐만 아니라 일본 내 여론도 움직이기 

힘들다. 중국도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의 기항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 

 

셋째, 특정 상징이 사용되는 맥락과 시점을 돌아봐야 한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일본 자위함의 

입항이나 공동훈련 참가는 국제적 친선,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과 위협 억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 독도 등의 갈등 지역에 일본 자위함이 깃발을 휘날리며 등장한다면 

이를 국가적 자존심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겠지만, 북한 핵 위협이라는 심각한 안보상의 

도전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로 입항한 일본 함정에 대해 전범기 운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하고 합리적인 접근일까?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의 깃발이 참아 넘기기 어려운 것이라면 한·일 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축적됐을 때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욱일기를 감정 쓰레기통쯤으로 사용하려는 

우리 사회 일부의 자세로는 그런 계기를 결코 만들 수 없다. 

 

 

* 본 글은 6 월 7 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